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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학은 전자정부의 정부신뢰 창출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전자정부의 정부신뢰 제고과정에서의 기술위험과 
반과학(Anti-Science)의 조절효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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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요인, 특히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반과학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정부역량은 정부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

로 작동하나, 반과학적 태도가 강할수록 그 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전자

정부 시스템이 지닌 효용도 그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인식적 요인에 따라 충분히 발현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기술에 대한 논의를 접목함으로써, 전자정부 시스템과 이를 

다루는 정부의 역량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신념이 전자정부의 정부신뢰 창출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

용함을 확인하였다. 결국 전자정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기술적 역량 강화는 물론, 시민들의 이

성적이며 기술에 대한 합리적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정보제공과 소통, 갈등관리

를 강화하는 전략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주제어: 전자정부, 정부신뢰, 반과학, 기술위험, 과학기술학

Ⅰ. 서론

현재까지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시민들에게 적실성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정부 내부적으로는 행정업무 효율화에 기여하며 정부신뢰 제고의 핵심도구로 활

용되어 왔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전자정부의 결과물들이 정부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

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을 창출하는 도구로 적합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

다(Moon, 2020; Welch et al., 2005). 그러나 전자정부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가 전자정부가 창출하는 결과물이 정부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 살폈으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나 특성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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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덜 이루어진 것이다.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적 집약체로 한정되어 여겨지기도 하지

만, 사회, 문화, 제도와 같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르게 인식되며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는 

대치되기도 하면서 작동한다(Feenburg, 2012). 과거 무슬림 출신의 영국기병들이 사격을 하기 위

해 입으로 화약 주머니를 찢을 때 돼지기름이 입에 묻을 것을 우려하여 사용을 거부하였다는 사례

와 롱아일랜드의 고가도로를 버스가 다니지 못하게 설계하여 하층민들의 통행을 인위적으로 막았

다는 사례는 기술자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맥락과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작동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예시들이다(Peterson et al., 2018; Winner, 2017). 따라서 

기술 자체나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산출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 역시 사

회 내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공공

행정과 유관된 연구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핵발전

소 건립을 위한 핵기술에 대한 주민들의 위험인식에 대해 다루어지기도 하였고, 정부와 관련되서

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이루어졌다(조규철 & 문명재, 

2024; 차용진, 2012; Greenberg & Truelove, 2011). 이는 에너지나 거대 인프라 뿐 아니라 과학기

술이 전반적인 일상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일상화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냉소주의와 거부감이 커

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주로 백신의 면역형성에 대한 의심, 인공지능 기술의 개

발과 일상으로의 적용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권은 물론 중

화권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과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빚어지는 반과학적 태도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책과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Farhart et 

al., 2022; Dube et al., 2021; Guo et al., 2020). 그러나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기술에 대

한 인식, 특히 부정적 인식인 위험인식과 반과학적 태도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책이나 행정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그 대상이 전자정부나 전자정부

에서 활용되는 첨단기술인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가 정

부신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전자정

부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한 인식과 전자정부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정부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적 시스템인 전자정부가 정부신뢰

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반과학적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반과학적 태도가 전자정부가 정부

신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한 논의

를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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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가설설정

1.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신뢰자인 시민들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

며, 이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포함한

다(Hosmer, 1995; Gambetta, 2000). 정부신뢰는 정부의 자원 확보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역할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비용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Jimenez & 

Iyer, 2016; Putnam, 1993). 또한, 정부신뢰를 통해 정책 순응과 지지를 확보하며 정부의 일련의 활

동을 통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침은 물론, 정부가 활동하는데 있어 첨단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슬기 외, 2021; Jimenez & Iyer, 2016; Teo et al., 

2008). 결과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정

부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개인 간의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ears & 

Citrin, 1982). 반면, 낮은 정부신뢰는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높여 정부정책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의사결정에 대한 지지확보를 어렵게 만든다(Sears & Citrin, 1982). 따라서 정부신뢰는 성공

적인 정부운영과 성과창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정부신뢰를 제고

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정부신뢰를 상승시키고 억

제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이슬기 외, 2021; Schroeder et 

al., 2023; Cole, 1973).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신뢰하는 주체인 시민이 가진 개인 특성이고, 두번째는 신뢰의 대상인 정

부이다. 신뢰하는 주체인 시민이 가진 개인특성은 시민 고유의 특성인 교육수준, 경제적 상황 등

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행위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도 달라진다고 보고있다(황성수 & 윤광재, 2018; Lyu & Li, 2018; Cole, 1973). 두번째 초점은 신뢰

의 대상이 되는 정부인데, 정부가 가진 다양한 역량과 이를 통해 정부가 결과적으로 창출하는 성

과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백지선 & 지수호, 2023; 김태형 외, 2019). 또한 정

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전자정부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영향력이 정

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조규철 & 문명재, 2024; 이슬기 

외, 2021; Teo et al., 2008)

2. 전자정부 역량과 정부신뢰의 관계

전자정부의 역량은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Tolbert & Mossberger(2006)는 전자

정부의 역량을 투명성, 접근성, 대응성으로 보았으며, Teo et al(2008)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 제

공하는 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서비스의 질로 전자정부의 역량을 평가했다(이슬기 외, 2021). 정보

의 질은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타당성을, 시스템의 질은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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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과 지연 없는 진행을 반영한다(이슬기 외, 2021; Teo et al., 2008). 

또한, 전자정부 역량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만족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문승민 & 최선미, 2018).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Teo et al(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역량 측정기준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조규철 & 문명재, 2024; 이슬기 외, 2021; 문승민 & 최선미, 2018). 이와 같

은 기준을 따른 이전 연구들은 전자정부의 역량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슬기 외, 2021; 문승민 & 최선미, 2018; Teo et al., 2008; Tolbert & Mossberger, 2006). 전자정부

의 높은 역량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켜 시민들의 정부

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복잡한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향상시킨다고 평가된다(이슬기 외, 2021; 지수호 & 김태형, 2021). 구체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

를 수행할 때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부분자동화를 수행함으로써 더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를 가능하

게 하거나 노동집약적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김태형 외, 2016; Agarwal, 

2018). 또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창구로써 역할하며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코

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면서 정부신뢰를 높였다(Moon, 

2020). 그러나 다양한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수요와 역량 요구가 양적으로 증가하

고 질적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기술의 지속적 변화와 함께 이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

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Waldrop, 2016; O’reilly, 2005). 또한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전자정부에 대입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적 영향까지 다양하게 고

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기술 자체에 대한 인식, 교육수준을 

제외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특히 부족한 실정이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Winner, 2017).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H1: 전자정부 역량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상승할 것이다.

3. 기술로 인한 위험인식

먼저 위험인식은 잠재적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실체가 위협받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의

미하며, 인식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다(김지현 & 문명재, 2021; 

Slovic et al., 1981). 주관주의는 개인의 인식에 따라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Douglas & Wildavsky, 1983). 이와 달리 위험에 대한 객관주의는 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

해 위험을 포착하는 것을 반영한다(Hansson, 2010). 예를 들어 감염병의 치명률, 폭탄 투하에 의한 

사망자 수와 같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위험정도를 들 수 있겠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으

로 인지하는 위험에 대한 통제 가능성, 개인의 편익, 지식수준에 의해 형성된다(Slovic et al., 

1981). 또한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의 가능성을 반영하며, 사건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 자체는 물론, 주변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인공적 피조물을 포함한다(Renn & 

Benighaus, 2013). 또한 이는 기술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기술이 가진 위험인식이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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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효용에 대한 인식보다 낮아야 비로소 사회에서 활용된다(한동섭 & 김형일, 2011; Siegrist, 

2021).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기술로 인한 손해 가능성과 이익 가능성을 비교하

면서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Greenberg & Truelove, 

2011). 예를 들어, 핵기술은 전기 발전과 핵사고라는 손해와 이익이 명확하여 이에 따라 기술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유전자 기술은 윤리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생명자체와 직결된 기술이기 때

문에 기술 자체에서 발현되는 혐오감이 위험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Siegrist, 2021; Greenberg & 

Truelove, 2011). 이러한 위험인식은 미디어, 집단,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조절되며, 많

은 연구들에서는 그 조절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한동섭 & 김형일, 2011; Renn & Benighaus, 2013 Morgan, 2002).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사

용자의 기술 활용을 주저하게 하며, 과도하게 인식된다면 기술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는 위험장벽

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Laukkanen, 2016; Forsythe & Shi, 2003). 또한, 과도하게 증폭된 위험인식

은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Renn & Benighaus, 2013; 

Slovic, 1996). 

4. 전자정부 역량과 정부신뢰 사이에서 기술위험의 조절효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자정부를 통해 정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

장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을 동반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

시킬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Khattab et al., 2015; Horst et al., 2007). 예컨대, 인공지능 및 자동

화 기술의 발달은 기존 노동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일자리 감소와 같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술의 부정적 측면은 기술의 사용자인 정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할 소지가 크다(Andrews et al., 2022). 더욱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

층에 집중될 경우,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러한 양극화는 기술혁신의 큰 주체

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는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중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전자정부 시

스템의 기반기술인 디지털화된 기술의 오작동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은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anheim & Kaplan, 2019; Geary, 2012). 이

러한 사건들의 증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정부의 기술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

한 기술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크게 인지할수록 전자정부를 통해 만들어 내는 정보들과 의사결정, 

정부관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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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기술변화로 인한 위험인식이 높을수록, 전자정부역량이 정부신뢰를 제고시키는 영향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5. 반과학

반과학(Anti-Science)이란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Holton & Bauer, 1993). 

실험에 근거한 과학적 결과와 현재까지 입증된 기술적 시스템과 그것의 효용성을 근거없이 부정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의도적으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 역시 반과학

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구체적 예시로서 대체의학, 지구평면 이론, 반백신 등이 있다(Ward et al., 

2019; McCright et al., 2011). 이러한 반과학적인 태도는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 왔

다. 근대 초기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과학적 발견이 거부된 적이 있었고, 현대 사

회에서는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등을 통해 반과학적 주장이 쉽게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Oreskes & Conway, 2011).

반과학은 문헌에서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한다. 반지성주의

란 반과학주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지식과 지적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나 경멸을 의미한

다(김대중, 2022; 강준만 2019; Holton & Bauer, 1993). 이러한 태도는 주로 학문적이거나 전문적

인 지식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백신에 대한 반대가 지식인이나 과학자들의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반지성적 태도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백신의 과

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과학’과 ‘반지성’ 양쪽 모두에 해

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검증된 과학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을 다

루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식인이나 과학자들의 권위에 대한 불신을 측정했기보다도 이

미 여러 과학적 실험과 역사에서 증명된 백신의 면역적 효과에 대한 반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보다 반과학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Bauer & Durant, 1995). 

6. 반과학주의와 백신에 대한 불신

본 연구에서는 반과학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의 면역 효과에 대한 불신 정도를 대리변수로 삼는다.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과학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많은 과학

기술학, 보건학 관련 연구들에서 언급되어도 왔다. 

오랜 시간 전부터 축적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

문에, 백신의 면역형성에 대한 비합리적인 의심은 대체로 과학적 증거와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Dube et al., 2021; Ward et al., 2019). 루이 파스퇴르의 백신연구와 본격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래로 홍역, 소아마비, 백일해와 같은 여러 감염성 질병이 크게 감소하였고, 단순히 건강

상의 증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안정, 빈곤감소와 같은 사회적 안정과 이로 인한 경제발전

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Bloom, 2010).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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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기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해지는 것도 입증되었다(Deb et al., 2022). 이러한 백신의 보건학

적 면역형성 효과를 부정하는 주장은 과학적 합의를 무시하고, 공공 보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반과학의 상징이 되었다(Ward et al., 2019; Capurro et al., 2018). 주

의해야 할 점으로, 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백신이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반과학이라 하기보다 오히려 백신의 안정성 향상을 통한 의학적 관리가능성 

향상에 있어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의 개발목적이자 입증된 효용인 면

역형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반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수용되는 경우 개

인과 조직의 면역형성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집단적인 건강과 보건학적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

으며, 코로나19같은 보건학적 위기에서는 사회전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반과학적인 태도와 반백신 간의 연관성은 최근 여러 반과학주의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다수 입증되고 있다. 백신에 대한 주저(hesitation)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의 효과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반과학적인 성향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rhart et 

al., 2022; Kerr et al., 2021). 최근 코로나19 시기에도 반과학주의로 인해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형

성에 있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정치적 갈등과 얽히며 이념적 대립구도에

서 반과학이 이를 극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2016년 미국 대선시기, 자신의 지인의 자녀가 백신을 맞은 뒤로 홍역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임 중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에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반백신을 주장하는 자들과 

은근히 의견을 같이하는 모습을 비치기도 하였다(김대중, 2022). 그러나 최근의 반과학 정서가 익

히 극적인 보수주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과는 달리, 이러한 정서는 1970년대 히피문화에 영향

을 받기도 하였으며 반과학적인 정서와 결부된 현상 중 하나인 의학에 대한 불신은 극적인 좌파주

의와도 연결되어 되어있다(김대중, 2022; Oreskes & Conway, 2022; Jacoby, 2018).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반과학적 정서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하며, 논리적으로는 극적으로 특정 성

향에 치우친 정도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극적인 태도는 

반과학적 태도를 부추기는 전형적인 변수로 볼 수도 있다. 

7. 전자정부 역량과 정부신뢰 사이에서 반과학의 조절효과

현재 반과학적 태도가 전자정부의 정부신뢰 제고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문헌들과 사례를 통해 반과학주의적 

태도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정부신뢰를 제고시키는 과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최근 서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학적인 

과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수행되고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정부에 대한 전반적 불신의 심화로 연결된다고 본다(Pechar et al., 2018). 반과학적 성향은 과학적 

연구와 투입으로 탄생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술적 솔루션과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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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작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과학

적 관점에서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전자정부 시스템에 회의적인 시각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전

자정부의 기술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미 검증된 기술에 대한 음

모론적 사고관은 그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용을 덜 인식하게 하거나, 기술로 비롯되는 효과를 수용

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oberts et al., 2022; Pivetti et al., 2021). 이는 백신 뿐 아니라

GMO 식품, 5G통신기술, 기후변화에 대한 반과학적 인식을 연구한 논문들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

된 여러 기술시스템이나 현상에 대한 의심은 과학기술이 수반하는 효용이나 과학적 연구에 기반

한 통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보고있다(Okruszek et al., 2022; Meese et al., 2020).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주는 효

용성, 만족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정부로 인해 제고되는 정부에 대한 만족

도와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시행하는 경우, 반과학주의적 태도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정

부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정부정책 역시 전자정부에 도움

을 받기 때문에 제반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H3: 반과학적인 태도가 심화될수록 전자정부역량이 정부신뢰를 제고시키는 영향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설계

연구를 수행하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이 종속변수로 정부신뢰, 독립변수로 전자정부 역량, 조절

변수로 기술위험과 반과학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전자정부역량을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항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엿다. 통제변수로 공직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설정하였고, STATA Version 14.0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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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자료는 2022년 02월에 실시한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수

행한 초변화사회의 미래정부에 관한 설문을 통해 확보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조사의 

설문분야는 정부신뢰 및 국가관, 정부역량, 초변화사회, 미래정부의 모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본은 지역

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표집을 수행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2022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설문

조사가 수행되었다.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구성비(%)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5 49.5

여성 505 50.5

연령

20대 153 15.3

30대 157 15.7

40대 190 19.0

50대 200 20.0

60세 이상 300 30.0

권역

서울 189 18.9

인천/경기 317 31.7

대전/세종/충청 106 10.6

광주/전라 96 9.6

대구/경북 98 9.8

부산/울산/경남 150 15.0

강원/제주 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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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측정

1) 종속변수: 정부신뢰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정부신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

음의 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뒤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

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 세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평균처리하여 최솟값 1, 최댓값 5의 단일변수로 조작하였으며, 문항을 

평균처리하여 단일문항으로 구성하는데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Cronbach Alpha값을 측정한 결

과 0.8689 수준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블루칼라 183 18.3

화이트칼라 491 49.1

학생 36 3.6

주부 143 14.3

무직/기타 147 14.7

혼인상태

기혼 663 66.3

미혼 313 31.3

기타 24 2.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86 18.6

2년제 대졸 이하 108 10.8

4년제 대졸 이하 603 60.3

대학원 졸업 이상 103 10.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2 12.2

200-400만원 미만 332 33.2

400-600만원 미만 282 28.2

600만원 이상 264 26.4

종교

천주교 98 9.8

개신교 223 22.3

불교 137 13.7

무교 539 53.9

기타 3 0.3

사물인터넷
인지도

비인지 180 18.0

보통 285 28.5

인지 535 53.5

전자정부서비스
사용 경험

없음 228 22.8

있음 772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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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전자정부 역량

전자정부 역량은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지표이기도 하며 전자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기도 한다(이슬기 외, 2021; Teo et al., 2008).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정부

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

를 제때 얻을 수 있다’,‘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명확하다.’, ‘정부 웹사이트가 제

공한 정보는 최신의 것들이다.’,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믿을만하다.’,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유용하다.’, ‘정부 웹사이트는 이용하기 쉽다.’, ‘정부 웹사이트는 이용자중심이다.’, 

‘정부 웹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 웹사이트는 믿을만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정부 웹사이트는 약속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한다.’, ‘정부 웹사이트는 다른 민간기

업/단체의 웹사이트에 비해 더 이용하기 쉽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Alpha값은 0.9508로 나타나 단일문항으로 평균처리하

여 활용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절변수 1: 기술위험

연구에서 기술위험은 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판단 하에 평가된 개인의 위험인

식으로 측정하였다(김지현 & 문명재, 2021; Slovic et al., 1981).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위

험인식이 기술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염두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

을 측정하였다(Warkentein et al., 2002).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변화에 따른 부정적 사회변화에 가

능성에 대한 각 항목의 심각성에 대해서 평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한 뒤 ‘기계의 인간 노동력 대

체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한 혼란과 재난 발생’, ‘기술발전의 혜

택이 상위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양극화 심화’, ‘무인 기술의 적용에 따른 오작동 및 안전사고 증

가’, ‘바이오, 나노, 의료기술의 융복합 발전에 따른 윤리문제 및 의료 분쟁’,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불안정성 증가’,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단일 변수로 처리하였다. 해당 질문들의 신뢰도 측정결과를 Cronbach 

Alpha 값으로 측정한 결과, 0.8411로 나타나 단일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4) 조절변수 2: 반과학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반과학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백신의 면역형성에 대한 인식을 대리

변수로 측정하였다. 백신의 면역형성에 대한 효과에 대한 반발감은 반과학의 상징과도 같으며 선

행연구에서 반과학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되었다(Ward et al., 2019; Capurro et al., 2018; 

Lewandowsky, 2013). 백신은 면역형성의 주된 수단으로 현재까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

으며,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도 적어도 집단적인 면역형성에 있어 백신은 효과적인 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Bloom, 2010).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반과학적 성향과 백신에 대한 주저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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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Farhart et al., 2022; Kerr et al., 2021). Lewandowsky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반과학을 측정하기 위해 백신의 면역형성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반과학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중 면역 

형성 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 대상의 접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뒤 ‘면

역형성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의 필요성(소아청소년)’, ‘면역형성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의 필요성

(미접종자 기본접종)’, ‘면역형성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의 필요성(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뒤 이를 역코딩하여 얼마나 반과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 측정

하였다. 측정에 대한 Cronbach Alpha값은 0.8821로 나타나 단일변수로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 통제변수: 공직윤리, 디지털리터러시, 인구통계학적 변수

본 연구는 전자정부 역량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과 반과학이 어

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나이, 혼인형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하였고, 많은 연구에서 정부

신뢰에 영향 미치는 주된 변수로 하나로 여겨지는 공직윤리와 전자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제하였다(조규철 & 문명재, 2024; 문승

민 & 최선미, 2018; 김현구 외, 2009). 공직사회가 얼마나 청렴한가를 반영하는 공직윤리인식은 부

패, 투명성, 책임, 준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문승민 & 최선미, 

2018).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기술에 대한 인지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기술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효용성을 더 잘 이해하며, 적극

적으로 활용하며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Getenet et al., 2024; Prior et al., 2016). 따라서 이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응답

자 개인적 변수인 성별, 나이, 혼인형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통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의 표와 같다. 

<표 2> 측정결과표

변수 측정문항
신뢰도
(Alpha)

정부신뢰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0.8689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나는 그것 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은 옳다고 받아들인다.

전자정부
역량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9508
정부 웹사이트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다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명확하다.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최신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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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역코딩 문항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믿을만하다.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유용하다.

정부 웹사이트는 이용하기 쉽다.

정부 웹사이트는 이용자중심이다.

정부 웹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 웹사이트는 믿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웹사이트는 약속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한다.

정부 웹사이트는 다른 민간기업/단체의 웹사이트에 비해 더 이용하기 쉽다.

기술위험

기계의 인간 노동력 대체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

0.8411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한 혼란과 재난 발생

기술발전의 혜택이 상위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양극화 심화

무인 기술의 적용에 따른 오작동 및 안전사고 증가

바이오, 나노, 의료기술의 융복합 발전에 따른 윤리문제 및 의료 분쟁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불안정성 증가

빅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반과학

면역형성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의 필요성(소아청소년)(R)

0.8821면역형성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의 필요성(미접종자 기본접종)(R)

면역형성인구 확대를 위한 접종의 필요성(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R)

공직윤리

공무원은 부패하다(R).

0.7132
공무원은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R).

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R).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에 법을 항상 지킨다.

디지털
리터러시

사물인터넷에 대한 인식수준. 1. 전혀 모른다, 2. 대체로 모른다, 3. 보통이다, 
4.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

-

성별 1. 남자, 2. 여자 -

나이 만( )세 -

혼인상태 1. 기혼, 2. 미혼, 3. 기타 -

교육수준
최종학력. 1. 무학, 2. 초졸 이하, 3. 중졸 이하, 4. 고졸 이하, 5. 2년제 대졸이하, 
6. 4년제 대졸이하, 7. 대학원졸업 이상

-

가구소득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 6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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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3>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정부신뢰 2.66 1.00 1.00 5 1,000

전자정부역량 3.37 0.70 1.00 5 1,000

기술위험 3.67 0.62 1.14 5 1,000

반과학 2.60 1.06 1.00 5 1,000

공직윤리 2.49 0.70 1.00 5 1,000

디지털리터러시 3.38 0.96 1.00 5 1,000

성별 1.51 0.50 1.00 2 1,000

나이 47.88 13.92 20.00 80 1,000

결혼유무 1.36 0.53 1.00 3 1,000

교육수준 5.62 0.92 2.00 7 1,000

소득수준 5.76 1.88 1.00 8 1,000

종속변수인 정부신뢰 수준은 2.6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러 문헌과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전자정부역량의 경우는 

3.3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것과 어

느정도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첫번째 조절변수인 기술위험에 대한 인식수준도 3.67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번째 반과학에 대한 수준은 2.6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면역형

성에 있어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특성상 양질의 

교육도 이러한 낮은 반과학적 태도와 관련있을 것이라 보여진다(Gauchat, 2008). 

<표 4>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0.05 1 2 3 4 5 6 7 8 9 10 11

1. 정부신뢰 1

2. 전자정부
    역량

0.551* 1

3. 기술위험 0.044 0.131* 1

4. 반과학 -0.478* -0.374* -0.077* 1

5. 공직윤리 -0.268* -0.222* 0.231* 0.112* 1

6. 디지털
    리터러시

0.111* 0.089* 0.087* -0.058 0.034 1

7. 성별 0.029* 0.088* 0.109* 0.044 -0.050 -0.119* 1

8. 나이 0.072* 0.055 0.083* -0.271* -0.009 0.018 0.032 1

9. 결혼유무 -0.092 -0.067 -0.050 0.119* 0.022 -0.093* -0.043 -0.480* 1

10. 교육수준 -0.020 -0.040 -0.013 0.022 0.007 0.201* -0.109* -0.098* -0.081* 1

11. 소득수준 0.063 0.107 -0.004 -0.059 -0.037 0.196* -0.026 -0.001 -0.285* 0.3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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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에서 정부신뢰와 전자정부역량과의 관계가 0.55수준으로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자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부신뢰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부신뢰 제고에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역으

로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전자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조규철 & 문명재, 2024; 문승민 & 최선미, 2018; Teo et al., 2008). 

2. 회귀분석 결과

<표 5> 회귀분석 결과

정부신뢰

변수 Coefficient P>|t| t

전자정부역량 0.532*** 0.000 14.630

기술위험 -0.003 0.935 -0.080

반과학 -0.322*** 0.000 -12.400

전자정부역량*기술위험 0.047 0.234 1.190

전자정부역량*반과학 -0.094*** 0.000 -3.680

공직윤리 0.202*** 0.000 5.460

디지털리터러시 0.613** 0.021 2.320

성별 0.017 0.737 0.340

연령 -0.007*** 0.003 -2.950

결혼유무

미혼 -0.195*** 0.007 -2.680

기타 -0.002 0.990 -0.010

교육수준 -0.009 0.743 -0.330

소득수준 -0.016 0.277 -1.090

cons 1.011*** 0.000 3.780

Number of Object 1,000

F 56.63***

R squared 42.75

Adjusted R squared 41.99

P value ***<0.01, **<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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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way 그래프

회귀분석 결과, 전자정부역량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532, p<0.01). 전자정부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에 대한 만족감과 투

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제고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논의

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첫번째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이슬기 외, 2021; Teo 

et al., 2008).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역량과의 상호

작용항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번째 연구가설은 채택할 수 없다. 이는 기술위험이 

노동시장 변화, 윤리･안전 이슈 등 더 넓은 이슈를 포괄하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추상적 위험과 

정부신뢰와는 다소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이 막연한 기술의 위험성을 

인지하더라도,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과학은 정부신뢰를 낮추는 데 있어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β=-0.322, p<0.01). 상호작용항에 대한 분석결과 역시 전자정부역량과 정부신뢰의 관계를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94, p<0.01). 2way 그래프에도 나타나듯 반과

학적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반과학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는 전자정부 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기술을 근거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근본적으로 의심함으로써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Roberts et al., 2022; Pivetti et al., 2021; Meese et al., 2020).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반과학적 인식은 기술에서 비롯되는 효용성을 느끼는데 방해요소로 작

용하고, 과학기술을 근거로 작동하는 여러 조직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 입증되었

다. 따라서 세번째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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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정부의 성과물이자 행위에 필요한 중요 자원인 정부신뢰를 구축함에 있어 전자정부는 장시간 

동안 타당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신뢰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서 정부와 정치에서 비롯되는 요인들 뿐 아니라 정부 외부의 사회적 요인과 개인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반백신을 비롯한 반과학적 사고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일부 속에서는 이미 실험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활용되고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무용론을 확산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심

과 무용론적인 태도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바, 많은 연구들에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히 전자정부를 대상으로 

수행 된 연구는 부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과학과 기술위험인식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작동

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제고하는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논의와 정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자정부역량은 정부신뢰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선행연

구들의 주장을 견고화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집중한 반과학적 태도가 전자정부를 통해 창출되는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로 검증된 사실에 대한 거부감

이 심할수록 전자정부 역량이 높다고 인식해도 정부신뢰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투명성은 시민들의 

정부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반과학적 태도는 이러한 전자정부 효용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아 정부신뢰 제고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즉, 과학기술에 기

반한 행정의 객관적 장점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검증된 기술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성향이 강한 집

단에서는 그 혜택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정부가 정부신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가진 반과학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연구에서 살펴본 반과학과 같이 기술에 대한 냉소, 반감과 같은 기

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기술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효용을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적절한 과학교육

이 요구된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여러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결하

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지식축적과 논리적 사고

와 관련된 정기 교육과정은 물론, 언론과 매체, 그리고 정부나 학계의 꾸준한 정보제공도 이러한 

과학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정보제공 뿐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고 갈

등에 대한 적절히 관리이다. 같은 과학적 현상과 이에 대한 활용이 중립적인 성격을 가질지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에 따라 과학적 현상과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갈등 수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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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역시 명확하다. 반과학을 측정하기 위해 백신의 면역형성에 대한 인식을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 비춰 타당하나, 전반적인 반과학을 측정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못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해서 해석

하고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반과학주의는 잘못된 라벨링(Labeling)으로 작동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잘못된 라벨링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단순히 반과학에 대한 라벨링으로 작동되어 백

신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에게 그저 반이성적, 반지성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새로운 차별을 야기하거나 생산적이고 열린 토론과 논의를 막을 우려가 있다(Ward et al., 2019).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연구의 해석과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 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반과학적 태도

가 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부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제임을 확인함으로써, 행정

학에서의 전자정부 관련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기술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부각시켰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학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활용되던 ‘반과학’이나 ‘기술

위험 인식’ 변수를 행정학 연구에 접목하여, 전자정부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

한 인식이 공공행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전

자정부 분야가 기술 자체의 성능 보다도 기술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수용에 의해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학적 관점에서 기술정책 및 전자정부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간학문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행정학과 과학기술학 간의 학제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축적된 위험사회 이론, 기술 

인식 연구를 행정학적 연구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을 더욱 심도 있게 설명하는 

데 기술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민에 대

한 서비스 품질 개선은, 기술 개발과 도입 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가진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사회심리적 태도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도 맞닿아 있다. 과학적 사고와 이성이 그것인데, 과

학적 사고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정부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의 과

학적 사고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정책에 대한 비합리적 의심과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는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저해하여 민주

주의 체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정부와 같은 기술기반 시스템은 정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기능하지만, 시민이 기술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

지 못하거나, 기술에 대해 비합리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이러한 행정 혁신의 혜택은 충분히 발현

되지 못한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시스템이 제공되더라도, 시민의 과학적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부족하다면, 기술 기반 행정의 효과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번 더 강조하면 전자정부 뿐 아니라 민주주의는 시민의 과학적 사고와 이성을 필수적 전제 조

건으로 삼는다. 시민이 과학기술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정책과 기술이 가진 효용성을 신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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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관점을 통해 향후 전자정부 및 공공정

책 연구에서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요인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의식과 태도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하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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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Anti-Science Constrain the Enhancement of Government Trust 
Through E-Government?: Explor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Technological 

Risk and Anti-Science in Enhancing Trust in Government through 
E-Government

Jo, Gyucheol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impact of percep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ticuraly risk perception of technology and anti-scientific attitudes, on the formation of 

government trust in the context of e-government.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e-government 

capabilities serve as a key factor in enhancing government trust, their effectiveness diminishes as 

anti-scientific attitudes intensify. This suggests that the utility of e-government systems, which 

operate based on technology, may not be fully realized due to cognitive factors related to 

technology perception. By integrating discussions on technology-an area relatively overlooked in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this study confirms that not only e-government systems and 

government capacity but also citizens values and beliefs regarding technology play a crucial role 

in shaping government trust through e-government Ultimately, maximizing the outcomes of 

e-government requires not only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apacit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fostering rational and informed attitudes toward technology among citizens. Futhermore, 

strategies to enhance the provis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pursued in parallel to influence these perceptions effectively. 

Key Words: e-government, government trust, anti science, risk response in technology, science & 

technology study


